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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총지출

2018년도 9월까지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9.6조원 증가한 359.2조원이고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2.3%p 상승한 80.2%

l 총수입의 증가 및 진도율 상승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26.6조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2018년도 9월까지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28.2조원 증가한 345.2조원이고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2.5%p 상승한 79.8%

l 총지출의 증가 및 진도율 상승은 주로 일반회계 지출 증가와 기금 지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전년동기 

대비 일반회계 지출은 22.0조원, 기금 지출은 4.8조원 증가

2017/2018회계연도 총수입･총지출 실적

(단위: 조원, %, %p)

2017 2018(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1~9월
(누계, B)

진도율
(C=B/A)

추경
(D)

9월
(당월)

1~9월
(누계, E)

진도율
(F=E/D)

증감
(E-B)

진도율
(F-C)

총수입 423.1 329.6 77.9 447.7 32.1 359.2 80.2 29.6 2.3

 - 국세수입 251.1 207.1 82.5 268.1 20.5 233.7 87.2 26.6 4.7

 - 세외수입 26.4 19.8 75.0 27.2 0.9 19.4 71.1 △0.4 △3.8

 - 기금수입 145.6 102.7 70.5 152.4 10.7 106.1 69.6 3.4 △0.9

 - 세입세출외1) - 0.08 - - - 0.09 - 0.01 -

총지출 410.1 317.0 77.3 432.7 34.1 345.2 79.8 28.2 2.5

 - 일반회계 229.8 180.6 78.6 250.2 17.9 202.6 81.0 22.0 2.4

 - 특별회계 50.6 37.9 75.0 47.8 3.5 36.8 77.1 △1.1 2.1

 - 기금 129.8 94.7 72.9 134.7 12.6 99.4 73.8 4.8 0.9

주: 1) 국고통합계정 여유자금 운용수익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11월호,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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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2018년도 9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14.0조원 흑자로 전년동기 대비 흑자규모 1.4조원 

증가하였으며, 관리재정수지는 17.3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규모 1.3조원 축소

l 전년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 증가의 주요 사유는 총지출 증가(28.2조원)에 비해 총수입 증가 

폭(29.6조원)이 크기 때문

－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전년동기 대비 흑자규모가 0.1조원 증가하였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

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동기 대비 적자규모 1.3조원 축소

2017/2018회계연도 재정수지 실적

(단위: 조원)

2017 2018(잠정) 전년동기 
대비 증감

(B-A)
추경 1~9월

(누계, A)
추경 9월

(당월)
1~9월

(누계, B)

총수입(a) 423.1 329.6 447.7 32.1 359.2 29.6

총지출(b) 410.1 317.0 432.7 34.1 345.2 28.2

통합재정수지(c=a-b) 13.0 12.7 15.1 △2.0 14.0 1.4

사회보장성기금수지(d) 41.9 31.2 46.5 3.3 31.3 0.1

관리재정수지(e=c-d) △28.9 △18.5 △31.4 △5.3 △17.3 1.3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11월호, 2018. 11.

재정수지 추이(누계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11월호,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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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2018년도 9월 중앙정부 채무는 663.2조원으로 전월대비 21.6조원 감소하였으며, 

2017년말 627.4조원 대비 35.8조원 증가

l 전월대비 감소의 주된 사유는 국고채권이 크게 감소(22.5조원)하였기 때문이며, 전년대비 증가 사유는 

국고채권 증가(32.4조원)에 따름

※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루어지나, 국고채 상환은 주로 연중 4회(3,6,9,12월) 이루어지고 있음

2017/2018년도 중앙정부 채무 실적

(단위: 조원)

2016 2017 2018(잠정) 증감

결산
(A)

결산
(B)

전년
(B-A)

본예산 추경 8월(C) 9월(D)
전년

(D-B)
전월

(D-C)

중앙정부 채무 591.9 627.4 35.4 675.1 667.4 684.7 663.2 35.8 △21.6

∙ 국채 587.5 623.3 35.8 671.3 663.5 680.6 659.2 35.8 △21.5

- 국고채권 516.9 546.7 29.8 588.9 581.4 601.6 579.1 32.4 △22.5

- 국민주택채권 64.0 69.4 5.4 74.1 74.4 71.7 72.7 3.2 1.0

- 외평채권(외화) 6.7 7.2 0.5 8.4 7.7 7.4 7.4 0.2 0.0

∙ 차입금 3.9 3.8 △0.1 3.7 3.8 3.9 3.7 △0.1 △0.1

∙ 국고채무부담행위 0.5 0.2 △0.3 0.2 0.2 0.2 0.2 0.0 -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11월호, 2018. 11.

중앙정부 채무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11월호, 2018. 11.

사회예산분석과 김성은 예산분석관(02-788-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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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등 국민연금 중장기 재정전망 및 제도개선 관련 논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발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대학 재정지원 재구조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발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국민참여예산제도 본격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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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정부는 총수입 481.3조원, 총지출 470.5조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l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한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

l 총수입은 전년대비 본예산 기준 7.6% 증가한 481.3조원, 총지출은 전년대비 본예산 기준 9.7% 

증가한 470.5조원으로 편성 

－ 총지출 증가율은 2009년(금융위기)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2019년도 예산안 총수입･총지출

(단위: 조원, %)

구 분
2018 2019

예산안(C)

본예산 대비 추경 대비

본예산(A) 추경(B) C-A (C-A)/A C-B (C-B)/B

총수입 447.2  447.7  481.3  34.1 7.6 33.6 7.5

총지출 428.8 432.7  470.5  41.7 9.7 37.8 8.7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중기적으로 재정을 확장 운용할 계획이며, 의무지출 비중은 확대될 전망

l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총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의무지출이 재량지출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전망

－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중기 총지출 증가율 1.5%p 상향 조정(총지출 증가율: ’17~’21계획  5.8%

→ ’18~’22계획 7.3%)

－ 2018~2022년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7.8%)은 재량지출의 연평균 증가율(6.7%)을 상회하

여 의무지출 비중은 2018년 50.6%에서 2022년 51.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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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총수입･총지출 전망

(단위: 조원, %)

구 분
2018
본예산

2019안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447.2 481.3 504.1 525.4 547.8 5.2

(증가율) (7.9) (7.6) (4.7) (4.2) (4.3)

총지출 428.8 470.5 504.6 535.9 567.6 7.3

(증가율) (7.1) (9.7) (7.2) (6.2) (5.9)

의무지출 217.0 241.7 256.4 273.6 292.9 7.8

(비중) (50.6) (51.4) (50.8) (51.1) (51.6)

재량지출 211.9 228.8 248.3 262.3 274.7 6.7

(비중) (49.4) (48.6) (49.2) (48.9) (48.4)

주: 2018년도는 본예산 기준이며, 2019년도 이후는 계획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향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점진적으로 악화 전망

l 2019년도 통합재정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대비 7.5조원(GDP 대비 0.4%p) 감소한 10.8조원(GDP 

대비 0.6%)

－ 2018년 18.3조원 흑자에서 2020년 0.5조원 적자로 전환 후, 2022년에는 19.8조원 적자 전망

－ 통합재정수지는 2003년 이후 2009년(금융위기), 2015년(세수결손)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흑자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2020년 이후 통합재정수지의 지속적인 적자가 전망되는 것은 다소 

이례적

l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전년대비 4.9조원 확대(GDP 대비 △0.2%p)된 33.4조원(GDP 대비 

1.8%)으로 예상

－ 2018년 28.5조원(GDP 대비 △1.6%)에서 2022년 63.0조원(GDP 대비 △2.9%)으로 악화

l 2019년 국가채무 규모는 전년대비 32.8조원 증가한 741.0조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0.1%p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18년 708.2조원(GDP 대비 39.5%)에서 2022년 897.8조원(GDP 대비 41.6%)으로 점진적

으로 증가할 전망

－ 대응자산이 없어 채무 상환 시 조세 등의 재원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2019년 57.6%에서 2022년 64.6%까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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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단위: 조원, %)

구 분
2018
본예산

2019(안) 2020 2021 2022

통합재정수지 18.3 10.8 △0.5 △10.5 △19.8

(GDP 대비) (1.0) (0.6) (△0.03) (△0.5) (△0.9)

관리재정수지 △28.5 △33.4 △44.5 △54.2 △63.0

(GDP 대비) (△1.6) (△1.8) (△2.3) (△2.6) (△2.9)

국가채무 708.2 741.0 790.8 843.0 897.8

(GDP 대비) (39.5) (39.4) (40.2) (40.9) (41.6)

적자성채무 411.6 426.8 468.1 519.1 579.9 

(비중) (58.1) (57.6) (59.2) (61.6) (64.6)

금융성채무 296.6 314.2 322.7 323.9 317.9 

(비중) (41.9) (42.4) (40.8) (38.4) (35.4)

주: 2018년도는 본예산 기준이며, 2019년도 이후는 계획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확대 폭이 가장 크며, SOC 분야 예산은 감소

l 2019년도 예산안의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규모는 보건･복지･고용(162.2조원), 일반･지방행정(77.9조원), 

교육(70.9조원), 국방(46.7조원), R&D(20.4조원) 순임

l 2019년도에는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SOC 분야는 12대 분야 중 유일하게 규모가 감소

－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대한 투자는 기초연금 인상(9.1→11.5조원), 아동수당 확대(0.7→1.9조

원),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6.2→7.4조원)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6조원이 증가하여 

12대 분야 중 가장 큰 규모로 증액

－ 특히, 일자리 예산이 23.5조원으로 전년대비 22.0% 증액

－ 반면, SOC 분야는 그동안 축적된 SOC 스톡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완공 

위주로 투자하면서 12대 분야 중 유일하게 감액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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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조원, %)

2018 본예산(A) 2019 예산안(B)
증감

B-A (B-A)/A

총지출 428.8 470.5 41.7 9.7

1. 보건･복지･고용 144.6 162.2 17.6 12.1

※ 일자리 19.2 23.5 4.2 22.0

2. 교 육 64.2 70.9 6.7 10.5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9.5 55.7 6.2 12.5

3. 문화･체육･관광 6.5 7.1 0.6 10.1

4. 환 경 6.9 7.1 0.2 3.6

5. R&D 19.7 20.4 0.7 3.7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3 18.6 2.3 14.3

7. SOC 19.0 18.5 △0.5 △2.3

8. 농림･수산･식품 19.7 19.9 0.2 1.1

9. 국 방 43.2 46.7 3.5 8.2

10. 외교･통일 4.7 5.1 0.4 7.5

11. 공공질서･안전 19.1 20.0 0.9 4.9

12. 일반･지방행정 69.0 77.9 8.9 12.9

※ 지방교부세 46.0 52.8 6.8 14.8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등에 중점 투자

l 2019년도 예산안은 ① 일자리 창출, ② 경제활력 제고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③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④ 국민의 삶의 질 개선, ⑤ 안심사회 구현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에 투자의 

중점을 두었음

l 국회의 2019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과 함께 일자리문제  

대응, 성장잠재력 확충,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재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예산분석총괄과 윤동한 예산분석관(02-788-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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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등 국민연금 

중장기 재정전망 및 제도개선 관련 논의

국민연금 재정현황

l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여 가입자는 2017년 기준 2,182만명이며, 

보험료율은 9.0%(사용자/근로자 각 4.5%, 지역가입자 본인 9.0%)임

l 2019년도 국민연금급여지급 예산안은 전년대비 2조 1,114억원(10.0%) 증액된 23조 2,893억원

－ 2019년도 수급자 518만명(전년대비 +39만명) 기준으로 편성

－ 노령연금(407만명): 19조 3,606억원 편성[전년대비 1조 7,405억원(9.9%) 증가]

l 국민연금 기금관리 현황

－ 2018년 8월 기준 국민연금 누적적립금은 651조원이며, 2018년 8월 기준 조성액 43조 4,242

억원(연금보험료 29조 2,021억원, 운용수익 14조 1,907억원 등), 지출액 14조 1,941억원(연금

급여지급 13조 7,966억원 등)

국민연금 기금관리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5.12. ’16.12. ’17.12. ’18. 8.

조성(A) 582,557 636,277 830,505 434,242

연금보험료 364,261 390,359 417,849 292,021

운용수익 217,414 245,439 411,941 141,907

기타 882 479 715 314

지출(B) 157,545 176,527 197,074 141,941

연금급여지급 151,840 170,682 190,839 137,966

운영비 등 5,705 5,845 6,235 3,975

증가(A-B) 425,012 459,750 633,431 292,301

운용(누적적립금) 5,123,241 5,582,991 6,216,422 6,508,722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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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은 2017년은 7.3%, 2018년은 1.4% 수준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

주: 2018. 7.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2018년 8월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

l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을 5년마다 시행

－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1998년에 도입하여 2003년 이후 5년마다 재정계산 실시

－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재정추계모형, 인구변수, 거시경제변수, 제도변수 등 주요 변수의 

가정 등을 재검토하여 향후 70년 동안(2018~2088)의 재정을 추계

l 이번 재정 추계 결과, 지난 3차 재정계산과 비교하여 수지적자 및 기금소진 시점이 앞당겨짐

－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 유지 시 2057년까지 적립기금 유지

－ 적립기금은 2041년까지 계속 증가하나, 저출산 및 기대수명의 상승, 낮아진 경제성장률 등으로 

인해 2042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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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결과

구 분 최대적립기금 시점 수지적자 시점1) 기금소진 시점

제3차 2043년(2,561조원) 2044년 2060년

제4차 2041년(1,778조원) 2042년 2057년  

주: 1) 총수입(보험료 수입+기금투자 수익) < 총지출(연금급여 지출 등)이 되는 시점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l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이번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급여와 가입 부분의 제도개선 

방안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방안에 대해 논의

－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유족･장애연금 급여수준 강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보완을 위해 기초연금 내실화 필요, 국민연금 급여지급 보장 명문화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행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및 저소

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으며,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70년 이후인 2088년 급여비 대비 1배의 적립금 보유를 

목표로 보험료율, 명목소득대체율, 재정안정화 계획 등에 대한 두 가지 제도개선안을 제시 

※ ‘가’안은 보험료율 2%p 인상, 명목 소득대체율 45%로 조정하는 안이고, ‘나’안은 보험료율 9%를 유지하되 

’19~’2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보험료율 조정(13.5%까지 4.5%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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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국회제출 예정

l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법」 제4조제2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

정추계를 통한 재정전망과 함께 그간의 정책평가 및 향후과제, 국민연금 운영 기본방향 및 

세부추진과제 등을 내용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9월 말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0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2018년도에는 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등으로 인해 제출시기 지연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및 종합운영계획 관련 진행절차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와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을 절충한 제도적 개선 필요

l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제3차 재정계산 대비 기금소진 시점 등이 앞당겨진 주요 원인인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등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

l 현세대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고려한 제도적 

개선 방안 도출 노력 필요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장효진 예산분석관(02-788-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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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공립 유치원 확대’ 과제 선정(2018. 10.)

l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 등이 부재하여 

시스템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즉시 추진 과제와 제도 개선 과제를 포함하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

－ (즉시 추진 과제) ① 일방적 폐원 통보로부터 학습권 보호 등 유아의 학습권 보장, ②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 등 국･공립 유치원 확대, ③ 감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등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 (제도 개선 과제)  ① 유치원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등 학부모 참여 강화, ②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을 통한 목적외 사용시 처벌 강화 등 투명한 회계 운영, ③ 설립자 및 원장 자격 

기준 강화 등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l 이 중 ‘국･공립 유치원 확대’는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모든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반적 제도개선을 위해 기존 유치원의 양적 확대에서 공공성이 강화된 질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 2013년 누리과정 전면도입(만3~5세)으로 유치원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으나, 유치원 설립･운
영의 투명성 및 질 관리 보장 제도 미흡

－ 2018년 기준 사립유치원 원아수 비중은 74.6%이고 매년 약 2조원의 예산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됨에도 예산이 잘 쓰이는지에 대한 확인 시스템이 미흡1)

※ 2018년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 누리과정 지원금 1.6조원, 교사 기본급보조 2,500억원, 학급운영비 800억원, 

교육청별 급식비･보조교사비 등 별도사업

1)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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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유치원 현황

유치원수
(개)

학급수
(개)

원아수
(명)

교원수
(명)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전체 9,021 100.0 37,749 100.0 678,296 100.0 54,892 100.0

국･공립 4,801 53.2 10,896 28.9 172,553 25.4 15,869 28.9

사립 4,220 46.8 26,853 71.1 505,743 74.6 39,023 71.1

자료: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2018.10.

이번 국･공립 유치원 확대 과제는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것 

l 교육부는 이전에 ｢유아교육 혁신방안｣(2017.12.)과 후속조치(2018.2.)에서 현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음

－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2)(2017.4. 기준, 24.8%)을 2022년까지 40% 수준(22.4만명, 2017.4. 

대비 5.2만명 증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5년간 최소 2,600개의 학급(매년 약 500개)을 신･증
설한다는 계획 수립

연도별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 계획

(단위: 개, 명)

구 분 ’17.4월 ’18 ’19 ’20 ’21 ’22 ’18∼’22

국･공립 학급수 
(신･증설 수)

10,484
10,981

(497)
11,481

(500) 
12,011

(530)
12,541

(530)
13,084

(543)
↑2,600 

국･공립 취학 아동수
(비중)

172,521
(24.8%)

182,461
(27.4%)

192,461
(29.8%)

203,061
(32.0%)

213,661
(36.0%)

224,337
(40%)

↑5.2만명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5년간 2,600학급 이상 신설로 국･공립유치원 40% 달성｣, 2018.2.12.)

l 이번(2018년 10월)에 발표한 국･공립 유치원 확대 과제는 기존 확충 계획(2022년까지 40%)을 

조기에 달성하고, 이를 위해 2019년에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3)

－ 당초 계획은 2019년 500개 학급을 증설하는 것이었으나 2019년 연내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을 마련함으로써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시점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며, 국･공립 

유치원의 조기 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

2)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 국･공립 유치원 취원아/유치원 취원아

3) 동 과제는 공립유치원 설립 원칙 확립(공립 설립의무 확대, 유치원 용지의 매도 청구권 도입, 학교용지 적용), 사립유치원 법인화 추진의 제
도개선 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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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식은 ① 중･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 등을 통한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 

②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장기임대, 사립유치원 매입 등을 통한 국･공립 유치원 형태 다양화, ③ 

지역사회 학부모가 직접 유치원 설립･운영 전반에 참여하는 부모협동형 유치원 도입, ④ 국･공립에 

준하는 공공성을 갖춘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영형 유치원 지원 등 네가지 방식으로 다양화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식 다양화 계획

주: 기존 국공립 신･증설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수요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공립 매입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으로 지원 시 보통교부금 수요항목으로 추가 필요

자료: 교육부

－ 교육부는 각각의 방식에 대해 신증설비, 운영비 등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2019년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필요시 예비비 투입)

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 및 지역간 격차 완화 필요

l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위해서 시･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의 확대와 함께 지역적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2018년 평균 25.4%이며, 지역별(17개 시･도교육청)로 편차가 있음4)

4)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2018년 평균 25.4%): 서울 18.0%, 부산 15.8%, 대구 17.5%, 인천 23.6%, 광주 18.3%, 대전 18.8%, 울산 
21.0%, 세종 96.2%, 경기 24.4%, 강원 37.9%, 충북 46.9%, 충남 35.3%, 전북 32.5%, 전남 52.2%, 경북 28.1%, 경남 22.6%, 제
주 49.2%

사회예산분석과 김성은 예산분석관(02-788-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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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발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추진 배경

l 최근 투자 및 고용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 부각

－ 대내적으로 고용창출력이 위축되고, 대외적 경제 리스크도 확대되어 향후 추가적인 고용･경제

상황 악화 우려

－ (취업자 수 증감) 2018년 7월 5,000명, 8월 3,000명, 9월 45,000명, 10월 64,000명으로 

9월에 반등했으나, 여전히 전년에 비해 낮은 수준

－ (산업별･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수) 자동차, 조선 등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건설업 및 숙박음식･도소매 등 내수업종 위축으로 관련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일자

리 감소

∙ (제조업 취업자)(만명, 전년대비): ’17년 △1.8, ’18년 上 △2.3, ’18년 3/4분기 △9.1 

(건설+숙박음식+도소매 임시･일용직)(만명, 전년대비): ’17년 △1.3, ’18년 上 △10.8, ’18년 

3/4분기 △10.1

－ (건설투자) 2018.9. 기준 건설수주액은 전년 동월 대비 △6.6%, 건설기성액1)은 전년동월대비 

△16.6%

－ (설비투자) 2018.9. 기준 설비투자2)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3%

정부는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2018.10.24.)

l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

－ 경제 활력･일자리 확충을 위한 민간･공공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금융･세제지원 강화, 유턴기업 보조금･세제･입지지원 강화,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 추진

1) 건설업체의 국내공사 현장별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조사하여 집계한 통계로서 조사대상 기간인 한 달 동안 시공한 공사 실적을 조사한 것이
므로 해당 월에 실행된 건설투자를 의미

2) 사업체가 생산에 필요한 유형자산을 구입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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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한 혁신성장과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 및 공유경제 등 주요 

부분의 핵심 규제를 혁신하고, 3대 전략투자(데이터, AI경제, 수소경제) 및 8대 선도산업3) 등 

분야에서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 분야별 애로 해소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해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자영업

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며 계층별･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실시

l 주요 혁신성장 및 일자리창출 지원 대책

투자활성화

 민간투자 활성화
- 민간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조기 착공
- 투자 촉진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강화
- 스마트산단 본격 구축
- 유턴기업 보조금･세제･입지지원 강화

 공공투자 확대
- 지역 투자프로젝트 연내 선정･지원 및 입지규제 개선 병행
- 주거, 환경･안전 등 국민체감형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

혁신성장

 핵심규제 혁신: 신시장 창출 효과가 큰 규제혁신 1차 추진
-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및 원격협진 활성화
- 교통･숙박 등 다양한 형태의 공유경제 확대
- 해양관광진흥지구 및 산림휴양관광특구 지정 통한 규제완화

 산업구조 고도화 
- 신산업 창출 및 주력산업 업그레이드(연내 추진전략 마련)

분야별 애로 
해소･일자리 

지원

 업종별 지원 강화
- 자동차, 조선, 섬유, 문화･관광 등 업종별 지원 강화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
- 유류세 15% 한시 인하(’18.11.6~’19.5.6)
-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확대

 노동시장 현장애로 해소
- 사회적 대화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 연내 구체화
- 5인 미만 영세사업자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13→15만원) 연내 시행

 계층별･지역별 일자리 지원 강화
- 맞춤형 일자리 5.9만명 지원, 위기지역 일자리･투자사업 확대
- 청･장년층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3.5만명 추가 지원

자료: 관계부처 합동,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2018.10.24

3)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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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혁신성장 및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주요 재정 투입 계획

－ 민간 투자프로젝트의 조기착공을 위해 2019년 상반기까지 2.3조원 이상 투입 예정

∙ 신속한 행정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막혀 있던 민간 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 

추진(1단계 2.3조원+α, 2단계 포함 시 6조원+α)

－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연내 실시

∙ 중소･중견기업에 전통 주력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의 시설투자를 위한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과,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분야 시설투자, 

노후설비･건축물 개선 등을 위한 5조원 규모의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연내 마련

－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주요 공공기관 투자 확대(2018년 17.9조원 → 2019년 

26.1조원)

분야별 공공기관 투자 확대 주요 내용

2018 → 2019년 주요내용

주거(10.8→15.2조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신도시･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환경･안전(5.7→6.5조원) 노후발전소, 댐･상수도, 철도시설 등 시설 보완

신재생에너지(1.4→4.4조원) 연료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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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애로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실시

∙ 자동차, 조선, 섬유･패션, 문화･관광 등 분야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보증 공급, 사업화 

지원, 펀드 조성 등 정책금융 확대

－ 계층별･지역별 일자리 지원 강화

∙ 연내 일자리 지원은 추가 재원 투입 없이 이･전용, 예비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2018년도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고용･산업위기지역은 목적예비비를 활용하여 지원

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계 필요

l 경제 전체의 성장 동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와 규제 혁신,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장기적인 정책 방향은 적절하나, 혁신성장의 구체적인 결과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연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 마련 필요 

l 정부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정책이 2019년도 예산안에서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 

필요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장효진 예산분석관(02-788-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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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정부는 2018년 8월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

l 자영업자 소득･일자리 여건 악화

－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명(’18.6월)으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전체 취업자 대비 높은 수준

※ 자영업자 비중(%, 한국(’17년) 외 ’16년) : (韓)21.3 (美)6.4 (英)15.4 (日)10.6 (獨)10.4

－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자 수도 지속 감소

※ 연평균 가구소득 차액(상용근로자-자영업자, 만원): (’14) 667 → (’15) 757 → (’16) 805

l 내수부진･경쟁심화 등으로 매출 증가는 제한적

－ 국내소비 위축, 中 관광객 감소, 온라인구매 확대 등으로 도소매･숙박･음식점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업황 부진

－ 낮은 진입장벽으로 베이비부머 등 고령층 자영업자 증가

※ 50대 이상 자영업자 비율: (’07.8) 47.1% → (’17.8) 58.9%

l 매출 증가 부진에도 불구, 경영상 비용 부담 가중

－ 임차료 상승,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 대출규모 확대 및 연체율 상승, 카드수

수료 부담 등 대부분의 비용 증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추진 경과

l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및 보완대책 

마련･발표(’17.7월, ’18.1월), 영세 자영업자 부담 완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발표(’18.7월)

－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 최소화

－ 부가가치세･카드수수료･금리 등 경영상 비용부담 완화

－ 상가임대차･가맹사업 등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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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 등 자영업자 부담 증가에 따라 약 7조원 + α 규모(’18년 대비 약 2.3조원 

증가)의 대책 마련

l 단기적 지원

－ 근로장려금(EITC)을 통한 자영업자 실질소득 확대(지원대상자: 57→115만 가구, 지원규모: 

0.4→1.3조원),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 이내에서 지원대상 확대) 및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우대수수료 적용 및 제로페이 조기 도입 등), 세금완화(면세농산물 의제매

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 확대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효과
(단위: 조원)

구  분 2018 2019(잠정) 증감

∙ 직접 지원

- 근로장려금(자영업자 혜택분) 0.4 1.3 +0.9

- 일자리 안정자금 3.0 3.0 이내 -

- 두루누리 지원사업 0.9 1.3 +0.4

- 1인 자영업자 건보료 경감 등 0.24 0.57 +0.33

∙ 경영비용 부담 완화 

-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0.3 이상 +0.3 이상

- 세제혜택(지원기간 연장 제외) - 0.15 이상 +0.15 이상

- 경영여건 개선(온누리상품권 발행 비용 등) 0.07 0.18 +0.11

∙ 권익 보호 및 경쟁력 강화

- 역량 강화 지원(판로지원, 시설개선, 재창업･취업 지원, 창업교육 등) 0.22 0.36 +0.14

합 계 4.8 7.1+α 2.3+α

자료: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2018.8.22.

l 구조적 대응

－ 권익보호(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 부여 등), 경쟁력 강화 지원

(전통시장 시설개선, 재창업･재취업 등 재기지원 강화, 교육지원 강화 등)

－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상가임대차계약 보호대상 확대 및 임차인 보호제도 강화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방지(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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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유동성 공급 확대(5조원 수준)

－ 초저금리 특별대출 1.8조원 공급(중소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0.5조원 확대 및 지역

신보 보증 공급 1조원 확대, 온누리상품권 발행 0.5조원 확대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추진을 위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l 대책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융자), 시장경영혁신 지원(온누리상품권), 

중소기업은행 출자(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 등 2019년도 예산안 편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추진을 위한 2019년도 주요 예산안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2018 예산 2019 예산안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2,970,769 2,818,824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융자)

(경영안정자금)
902,500 1,270,000

중소벤처기업부
시장경영혁신지원
(온누리상품권)

73,000 177,164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은행 출자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
-

200,000
(소상공인 지원은 142,000)

주: 2019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부 사업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추진시 고려사항

l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의 수요 발굴 등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면밀한 집행관리 필요

l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단기적 지원과 함께 구조적인 대응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

산업예산분석과 한성진 예산분석관(02-788-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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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대학 재정지원 

재구조화

교육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실시

l 교육부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대입정원 감축 및 대학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실시

－ 대학 등급 구분 완화(6→4등급), 대학 평가와 연계한 대학재정지원 등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문제점 일부 보완

자료: 교육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 안내」 2018. 9. 3.

l 진단 대상 대학 323교1) 중 자율개선대학 207교(64%), 역량강화대학 66교(20%), 진단제외대학 

30교(9%), 재정지원제한대학 20교(6%)를 선정･발표(2018.9.)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Fiscal Trends & Issues >> 재정동향 & 이슈

27

－ 구분 기준을 보면, 자율개선대학은 진단대상대학의 64%로 구분하였으며,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대학을 재진단하여 80점 이상 대학은 역량강화대학으로, 80점 미만 대학

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가능 범위를 달리 적용하여 고등교

육 재정 투자의 효율성과 책무성 확보

※ 자율개선대학과 일부 역량강화대학은 일반재정지원사업2)의 지원대상, 자율개선대학과 모든 역량강화대학은 

특수목적지원사업3)을 신청 가능하고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진단제외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재정지원 제한 

－ 역량강화대학･진단제외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한 정원감축 권고 등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에 대응

※ 역량강화대학은 정원감축을 조건으로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음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대학 구분

대학 수

정원감축
권고

재정지원

일반
대학1)

(187교)

전문
대학

(136교)

합계
(323교)

대학지원 학생지원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

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자율개선 120교 87교 207교 제외 전체 지원

신청
가능

지원

역량강화 30교 36교 66교
일반대학 10%
전문대학 7%

일부
(20교내외)

지원

진단제외대학2) 27교 3교 30교

제한 제한

지원

재정지원
제한대학

유형I 4교 5교 9교
일반대학 15%
전문대학 10%

일부 제한

유형II 6교 5교 11교
일반대학 35%
전문대학 30%

전면 제한

주: 1) 일반대학 수에 산업대학 포함
2) 진단제외대학은 종교･예체능 계열,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 대학 등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자료: 교육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 안내」 2018. 9. 3.

2)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여 자율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

3) 산학협력과 연구 지원



주요 재정이슈

28

참고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대학 구분 기준

대학 구분 구분 기준

자율개선 진단대상대학(323교)의 64%

역량강화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대학(86교)을 재진단하여 80점 이상 
대학은 역량강화대학으로, 80점 미만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

진단제외대학 종교계, 예･체능 계열,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 대학 등

재정지원
제한대학

유형I 점수 80점 미만 대학은 재정지원대학으로 구분하고, 점수에 따라 유형I과 유형
II로 구분 유형II

자료: 교육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 안내」 2018. 9. 3.

대학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진단 결과와 재정지원의 연계

l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요 대학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를 전제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 교육부 소관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2019년 3개 유형(국립대학지원,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

원) 및 4개 목적(국립대학육성지원,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으로 개편

※ 세부사업 기준으로는 8개 세부사업을 6개 세부사업으로 조정하였는데, 동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추경예산 기준) 22.6% 증가한 1조 6,930억원

－ 국립대학지원 유형은 기존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국립대학 육성 사업으로 확대한 것으로 

국립대학의 공적역할(고등교육 기회 제공, 기초학문 보호･육성, 지역사회 기여, 네트워크 구축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

－ 일반재정지원 유형은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4개 세부사업을 대학혁신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2개 세부사업(대학혁신지원과 전문대학 혁신지원)으로 통합한 것으로, 재정 확충을 통한 

대학의 기본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것

－ 특수목적지원 유형은 대학의 핵심 기능인 산학협력과 연구 목적의 사업으로 통폐합하여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지원

l 이 중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을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지원한다는 계획

－ 일반재정지원은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자율개선대학과 일부 역량강화대학)에 대해 지원

－ 특수목적지원의 경우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은 신청 가능하지만, 진단제외대학과 재정

지원제한대학은 신청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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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주요 대학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단위: 백만원)

2018 예산 2019 예산안

세부사업명 본예산 추경 유형 목적 세부사업명 예산안

국립대학혁신사업 80,000 80,000
국립대학

지원
국립대학
육성지원

국립대학
육성사업

150,400

사회수요맞춤형
인재양성사업(R&D)

234,918 234,918

일반재정
지원

대학혁신
지원

대학혁신지원
(R&D)

568,755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

(ACE)(R&D)
73,959 73,959

지방대학육성사업(R&D)
-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

135,7981) 135,7981)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250,764 250,764
전문대학
혁신지원

290,786

산학협력고도화지원 221,168 229,168

특수목적
지원

산학
협력

산학협력
고도화지원

292,5152)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지원

93,797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지원

78,680 78,680

연구
BK21

플러스사업
296,732BK21플러스사업 297,707 297,707

합계 1,372,994 1,380,994 합계 1,692,985

주: 1) 지방대학육성사업의 내역사업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과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이며,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에 따라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은 대학혁신지원(R&D) 사업으로,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은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으로 통폐합

2) 지역선도대학육성 사업 2019년도 예산(100억원) 포함
자료: 교육부

l 대학 평가 및 재정지원이 대학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대학 재정지원 

연계의 효과성 제고 필요

사회행정사업평가과 박인재 예산분석관(02-788-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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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발표

2018년 8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발표

l 최근 우리경제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여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

－ 주력산업이 부진하고, 규제혁신 지연으로 미래 먹거리 발굴이 지체되고 있으며, 생산인구 감소

와 획일적 교육시스템으로 신산업에 대비한 인재 부족

－ 잠재GDP성장률은 1980년대 9.0%에서 2018~2022년 2.7%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이며,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2016년 기준 4.2년의 기술격차를 보임

잠재 GDP 성장률 2016년 최고기술보유국과 주요국의 국가전략기술 기술격차

(단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및 중기경제전망｣, 2018.10. 자료: (구)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년 
기술수준 평가｣, 2017.

－ 또한 2018년 기준 한국의 세계혁신지수1)는 56.6점으로 128개국 중 12위이며, 세계혁신지수를 

구성하는 하위지표 중 순위가 가장 낮은 부문은 혁신투입-제도 부문으로 나타남

1) 세계혁신지수(The Global Innovation Index)는 혁신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의 경제적 요소(혁신투입)와 국가 경제단위 내에서 혁신활동
의 결과물로 얻은 요소(혁신성과)를 지수화하여 각 국가의 혁신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미국 코넬대학, 프랑스 인시아드(INSEAD), 세계지적
재산기구(WIPO)에서 2007년 이후 매년 발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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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8년 8월 제5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통해 4대 정책방향과 3대 

전략투자･혁신인재 양성 과제 및 8대 선도사업 중점 투자계획을 발표

－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하여 과학기술･산업혁신(미래먹거리 발굴+주력산업경쟁력 강화+

전폭적 혁신창업 활성화 지원), 사람혁신(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 구축) 

및 사회제도 혁신(규제혁신+노동시장 구조개혁+기업과 시장의 氣살리기)이라는 4대 정책방향을 

설정

－ 전략적인 투자를 위하여 플랫폼경제2) 구현이 가능한 3대 전략투자(데이터, AI경제, 수소경제) 

및 혁신인재 양성 추진 과제와 8대 선도사업(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

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확정

－ 정부는 3대 전략투자 및 8대 선도사업을 ① 투자의 시급성, ② 발전가능성, ③ 플랫폼･인프라 

성격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또한, 전략투자 분야를 선정하여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하고, 5년간 비전 및 중장기 목표를 설정함과 동시에 4대 핵심프로젝트 [① 빅데이

터･인공지능･블록체인 기반 구축, ② 데이터 격차(Data Divide) 해소 및 공유경제 패키지, 

③ 수소 밸류체인(Value Chain, 가치사슬)별 R&D 실증 및 생산거점 구축, ④ 1만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 교육프로그램 도입]의 경우 2019년 예산부터 바로 투자에 착수할 것이라 설명

신성장 추진 체계

자료: 관계부처합동,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2018. 8.

2)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는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뜻하는데,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과도 맞물려 있는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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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 따라 3대 전략투자･혁신인재 양성에 1.5조원, 8대 

선도사업에 3.6조원 규모 재정투입 결정

l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 맞추어 정부는 데이터･AI경제 분야 1조 493억원 등 3대 전략투자 및 

혁신인재 양성 분야에 1조 5,137억원, 스마트공장 1조 66억원 등 8대 선도사업 분야에 3조 

5,904억원, 총 5조 1,041억원 규모의 2019년 혁신성장 전략투자 예산안 편성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별 2019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8
(A)

2019 예산안
(B)

증감률
(B-A)/A

3대 전략투자 및 
혁신인재 양성

데이터 ･ AI경제 5,799 10,493 80.9

수소경제 422 1,131 168.0

혁신인재 양성 2,517 3,512 39.5

소  계 8,700 15,137 82.0

8대 선도사업

미래자동차 5,907 8,276 40.1

드론 698 1,213 73.8

에너지 신산업 5,971 8,753 46.6

바이오 헬스 2,718 3,567 31.2

스마트 공장 4,446 10,066 126.4

스마트 시티 767 1,493 94.7

스마트 팜 1,144 2,425 112.0

핀테크 36 111 208.3

소  계 21,686 35,904 65.6

혁신성장 전략투자 예산안 30,386 51,041 68.0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 활력예산안｣, 2018.8.

l 3대 전략투자 및 혁신인재 양성 분야는 총 1조 5,137억원인데, 이 중 데이터･AI 경제 분야가 1조 

49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금융, 의료, 통신, 유통 등 10대 분야별 빅데이터 개방형 플랫폼 구축, 양자컴퓨팅･지능형 반도체･
핵심 알고리즘 등 차세대 AI 핵심기술 R&D 확대, 데이터 격차 해소를 위하여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를 지급하고 공공 Wi-Fi보급을 확대하는 등 데이터･AI 경제 분야에 1조 493억원 편성

－ 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 기술 국산화 R&D 확대, 수소 생산거점 구축 등으로 새로운 에너

지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수소경제 분야에 1,131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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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글로벌 수준의 혁신형 비학위 교육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신설, 

해외 대학･연구소에 석･박사를 파견하여 실전 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등 혁신인재 양성 분야에 3,512억원 편성

l 8대 선도사업에는 총 3조 5,904억원 규모를 편성하였으며, 이 중 스마트 공장에 편성된 예산이 1조 

6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개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전기차 보급 대폭 확대 등 미래자동

차에 8,276억원 편성

－ 소방･국방･해상안전 등 공공분야에서의 드론 구매를 확대하고 드론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는 

등 드론 분야에 1,213억원 편성

－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기반 기술 및 인프라의 개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금융지원 

등 에너지 신산업에 8,753억원 편성

－ 의료데이터 공유 플랫폼, 정밀의료 코호트 시범구축,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등 바이오 헬스에 

3,567억원 편성

－ 스마트 공장을 2,100개소에서 3,000개소로 확대하고, 제조공정 스마트화 기술 국산화를 위한 

R&D를 지원하는 등 스마트 공장에 1조 66억원 편성

－ 스마트 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조성 본격 추진 등 스마트 시티에 1,493억원 편성

－ 스마트 팜 혁신밸리 4개소 조성,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1개소 조성,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2개소 조성 등 스마트 팜에 2,425억원 편성

－ 핀테크 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지원 등 핀테크에 111억원 편성

혁신성장 재정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필요

l 새로운 지식을 활용하여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적합한 사회제도 마련이 병행될 필요

－ 대통령 직속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Ⅲ)’ 발표, 국토교통부의 ‘드론 샌드박스’사업과 같은 개별부처 차원

의 규제혁신 사업 등 정부 차원에서 여러 규제혁신･제도개선 노력이 진행 중

－ 규제･제도 개선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혁신성장 전략투자 재정사업이 이루어지더라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혁신성장 재정사업의 단계에 맞추어 

적시에 규제･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업목표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

경제산업사업평가과 김문경 예산분석관(02-788-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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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방안

l 지역밀착형 생활 SOC란 국민들이 생활하는 터전에서 손쉽게 접하게 되는 여가와 건강, 안전과 환경 

분야 등과 관련된 소규모 생활인프라를 확충･개선하는 것

l 정부는 예산 투자(2018년 대비 2.9조원 증가한 8.7조원 수준)를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을 발표(2018.8.27.)

－ ①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에서 탈피하고 ‘사람･이용’ 중심의 소규모 생활인프라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 ② 구도심･농어촌･노후산단 등 지역 고용 지원이 시급한 지역 우선 투자, 

③ 환경･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 확충을 투자 전략으로 설정

－ 투자목표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인프라 확충, 지역 단위 투자 확대로 지역 일자리 창출기

반 확충,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들고 있음

l 한편 정부 예산과 병행하여 민간자본과 공공기관의 투자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방안｣을 추가 발표(2018.11.1.)

－ 금번 대책은 정부 예산 이외에 민간자본 등의 생활 SOC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① 국･공유재산 개발 시 생활 SOC시설을 포함하도록 추진1), 

② SOC 관련 규제를 혁신2)하여 민간자본의 생활 SOC 투자 활성화, ③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사회적 기여3)를 통한 생활 SOC 확충 등임

2019년도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및 예산안 주요 내용

l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은 국민 삶의 질과 관련성이 크고 인구집중지역 등 재정투입의 성과가 

높은 사업, 다수 지역에 수요가 있어 지역별 고른 투자가 가능한 사업 등으로 선정

1) 주민센터, 선관위 등 도심의 노후청사를 ｢공공청사+청년임대주택+생활 SOC｣로 복합개발로 추진

2) 야영장업 등록기준(건출물 면적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체육시설 설치 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도서관 설치 규제 완화 등 

3)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생활 SOC 투자 노력을 반영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서 공공기관 자체 자금 등을 생활 SOC 투자에 활
용하도록 하며, 민간기업이 생활 SOC 기부채납 후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자본을 통한 시설 확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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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지역밀착형 생활 SOC 예산은 2018년 5.8조원에서 2019년(안) 8.7조원으로 증가

－ 한편 전통적 SOC 분야(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 예산은 2018년 19.0조원에서 2019년

(안) 18.5조원으로 감소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 → “사람･이용” 중심의 소규모 생활 인프라

자료: 기획재정부

l 부문별로 보면, 여가･건강활동, 지역일자리･활력제고, 생활안전･환경 등 3대 분야의 10대 투자과제로 

구성

－ 여가･건강활동 분야는 문화･건강･관광 등 국민의 여가･건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문

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등 2개 투자과제로 구성되며, 2019년 

예산안은 1.6조원 

－ 지역일자리･활력제고 분야는 구도심･농어촌 등 지역의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

지역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확산,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등 

4개 투자과제로 구성되며, 2019년 예산안은 3.6조원

－ 생활안전･환경 부문은 생활안전 및 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시설 기능 보강,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 강화,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등 4개 투자과제로 구성되

며, 2019년 예산안은 3.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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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2018.8.

l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은 22개 부처의 191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부처별로 2019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가 3.4조원으로 가장 많고, 문화체육관광부 1.1조원, 산업통상자원부 1.0조원, 

농림축산식품부 0.8조원, 환경부 0.6조원 등의 순임4)

4) 다만, 국토교통부 소관 지역밀착형 SOC 사업 예산안 3.4조원 중 2.3조원은 전통적 SOC 예산안에도 포함

분야 10대 투자과제 주요 투자내용
예산

2018 2019(안)

여가･
건강활동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 지역내 근거리 문화･체육시설 확대
‒ 국민체육센터 확충, 복합커뮤니티센터 구축

0.6 1.1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 지역내 문화･역사 콘텐츠 인프라 구축

‒ 첨단콘텐츠 등 박물관･과학관 전시시설 보강
0.4 0.6

소 계 1.0 1.6

지역일자리･
활력제고

취약지역 도시재생
∙ ｢도시재생 로드맵｣ 추진속도 제고

‒ 도시재생 뉴딜지역 지원･자금 융자 확대
1.1 1.5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 어촌･어항 연계･통합개발, 낙후된 기반시설 정비 0.9 1.3

스마트 영농 확산
∙ 스마트 ICT 기술활용 농어가 생산성 향상

‒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

0.01 0.1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 산업단지내 근로환경개선･경쟁력 강화
‒ 청년친화형 산단 확대, 노후산단 기반시설 

정비, 스마트공장 확대
0.2 0.7

소 계 2.2 3.6

생활안전･
환경

복지시설 기능 보강
∙ 취약계층 거주 시설 보수

‒ 장애인･노숙인･한부모 복지시설 보강
0.2 0.4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인프라 확충

‒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보행자 안전시설 보강, 
전통시장 화재예방 등

1.9 2.3

미세먼지 대응 강화
∙ 도시숲 조성, 친환경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

‒ 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차단숲 조성, 전기차 
충전기･수소차 충전소

0.1 0.2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 태양광 에너지 설치보급 지원

‒ 농가･협동조합 등 태양광 설치지원,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보급

0.4 0.6

소 계 2.6 3.4

합 계 5.8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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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주요 부처별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예산안

자료: 기획재정부

l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은 2019년도 예산안을 통해 처음으로 개념이 정립되어 시행되는 사업인데, 

사업수 및 예산규모 등 내역을 보면 기존 사업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사업수: 기존사업 128개(67%), 신규사업 63개(33%)

－ 예산규모: 기존사업 8.0조원(92%), 신규사업 0.7조원(8%)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의 집행관리 및 총사업비 관리 강화 필요

l 정부는 재정이 투입되는 즉시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는 사업을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선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 강화 필요

l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 사업지연 등에 따라 사업기간이나 총사업비가 증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관리 강화 필요

l 신규 사업의 경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경제산업사업평가과 변재연 예산분석관(02-788-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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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제도 본격적 시행

국민참여예산제도란?

l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심사･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산에 대한 국민관심도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19년도 예산안(39개 사업 835억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 2018년도에는 6개 사업 422억원 규모로 시범 추진

－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 내에서 운영되며,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통

과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l 국민으로부터 총 1,206개의 사업제안을 받아 부처･전문가 선별을 통해 102개 사업으로 압축하고, 

예산국민참여단 논의･투표 및 일반국민(1,000명) 설문조사 등을 거쳐 39개 사업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

－ 예산국민참여단: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논의･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통계적 추출을 통해 

성･연령･지역별 대표성을 갖춘 300명으로 구성

국민참여예산제도 개요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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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국민참여예산사업 제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모든 분야의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전국단위의 

사업, 신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 사업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부처에서 이미 추진 중인 계속사업, 도로구간 건설 요구 등 특정지역 지원 사업,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 등은 제외

국민참여예산사업 제안 대상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9년도 국민참여예산사업 주요 내용

l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생활밀착형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사업 중심으로 

반영되었으며, 복지･사회･경제･일반행정 등 4개 부문 39개 사업으로 구성

－ 복지 부문은 7개 사업 59억원 규모이며, 주요 사업은 어린이급식 안전관리 지원(식품의약품안전

처), 찾아가는 성폭력 상담지원(여성가족부) 사업 등

－ 사회 부문은 12개 사업 218억원 규모이며, 주요 사업은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환경부), 매장

문화재 보존유적 관리(문화재청) 사업 등

－ 경제 부문은 8개 사업 393억원 규모이며, 주요 사업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산림청),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국토교통부) 사업 등

－ 일반행정 부문은 12개 사업 165억원 규모이며, 주요 사업은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국세청), 

장병 패딩형 동계점퍼 지급(국방부)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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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국민참여예산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부문 사업수
2019 
예산안

주요 사업
비중

복지 7 5,930 7.1
∙ 어린이급식 안전관리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 15억원)

∙ 찾아가는 성폭력 상담지원(여성가족부, 17억원)

사회 12 21,793 26.1
∙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환경부, 77억원)

∙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문화재청, 30억원)

경제 8 39,304 47.1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산림청, 300억원)

∙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국토교통부, 13억원)

일반행정 12 16,463 19.7

∙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국세청, 50억원)

∙ 장병 패딩형 동계점퍼 지급(국방부, 20억원)

∙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비용 지원(행정안전부, 23억원)

합 계 39 83,490 100.0

국민참여를 포함한 지속적인 예산투명성 제고 노력 필요

l 국민의 참여 확대,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 등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관리 및 

제도운영이 필요

－ 우리나라의 예산투명성 지수가 2012년 75점(8위)에서 2017년 60점(27위)으로 하락

* 예산투명성 지수(OBI: Open Budget Index): 세계 각국의 예산과정의 투명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국제예산협의체(IBP)에서 재정투명성 기준에 근거하여 조사･발표

경제산업사업평가과 변재연 예산분석관(02-788-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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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재정동향을 분기별로 소개하여 왔으나, 이번 호에서는 남북관계 및 북한재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특집으로 북한의 재정동향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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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재정동향

북한 재정 개관1)

l (개념) 북한은 재정(public finance)을 ‘국가 및 기관･기업소가 기능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분배･이용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경제관계’로 정의

－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국가에서 재정은 ‘국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

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 즉 정부부문의 기능 수행을 위한 

경제활동만을 의미

－ 북한은 정부부문뿐 아니라 기업의 경제활동도 재정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기관･기업소들의 생산수단이 국가 혹은 협동단체 소유로 되어있는데 기인 

l (구성) 북한의 재정은 ‘국가예산(기본재정계획)’과 ‘기업소 재정계획’으로 구분되며, 각 재정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국가종합재정계획’을 두고 있음2)

－ 국가예산은 ‘나라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화폐자금을 중앙집중적으로 형성하고 분배하는 

국가의 기본재정계획’으로, 중앙예산 및 지방예산으로 구성됨

－ 기업소 재정계획은 ‘기업소들에서 계획기간에 이뤄질 화폐자금의 수입 및 지출 방향과 그 규모

를 예견한 법적 과제’로, 개별 기업소가 기본 재정계획, 부문별 재정계획, 계획 작성을 위한 

지표 등을 작성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재정과 북한의 재정 비교

자료: 손희두･문성민, ｢북한의 재정법제에 관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07, p.17.

1) 손희두･문성민, ｢북한의 재정법제에 관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07, pp.15~33.
김영희, 북한의 재정법제 동향과 남북 재정법제 통합 방향, ｢KDB북한개발｣, 2017년 가을호(12호), pp.80~82.

2) 북한 정부 당국이 수립한 국가 및 기업의 경제활동 계획이 ‘인민경제계획’이며 이를 자금수급 관점에서 작성한 것이 ‘재정계획’, 곧 재정을 의미



Fiscal Trends & Issues >> 재정동향 & 이슈

43

l (기능) 북한의 재정은 크게 분배기능과 통제기능의 2가지 주요 기능을 지님 

－ 분배적 기능은 계획경제 운영에 대한 자원배분 및 소득재분배를 포함

－ 통제적 기능은 국가가 재정활동을 통해 기관･기업소의 경영활동을 통제하는 것으로, 일상적 

재정통제와 재정검열을 포함

※ ‘일상적 재정통제’는 기관･기업소의 재정담당부서나 은행이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실시하며, ‘재정검열’은 

기관･기업소의 경영활동 상황과 재정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일종의 사후통제로 최고인민회의 및 지방인민회의, 

내각 및 지방 정권기관, 은행 등이 실시하는 국가 재정검열 및 자체 재정검열로 구성 

l (특징) 북한의 재정은 중앙집중적 방식으로 관리되고 경제규모에 비해 재정의 규모가 크며 독립채산제 

및 지방예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등의 특징을 지님  

－ 세부적 재정계획까지 중앙정부의 지도하에 작성되며 집행 및 결산 등에도 중앙정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음(북한 재정법상 ‘재정의 유일관리제 원칙에 의한 관리’ 명시)

－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재정의 비중이 1993~1994년에는 90%를 상회한 바 있으며, 다만 

1995년 이후 재정 규모가 감소하여 2001년에 62.4%를 기록

－ 독립채산제는 기업소관리방식으로서 1946년부터, 지방예산제는 197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사실

상 개별 기업소 및 지방 정권기관은 계획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실질적 자율권을 가지지는 못함  

북한 재정 개관

구 분 내 용

개념
∙ 국가 및 기관･기업소가 기능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분배･이용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경제관계

구성

국가예산
(기본재정)

∙ 나라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화폐자금을 중앙집중적으로 형성하고 분배하는 국가의 기본
재정

∙ 중앙예산 및 지방예산으로 구성

기업소재정
∙ 기업소들에서 계획기간에 이뤄질 화폐자금의 수입 및 지출 방향과 그 규모를 예견한 법적 과제
∙ 기본 재정계획, 부문별 재정계획, 계획 작성을 위한 지표 등으로 구성

기능
분배기능

∙ 사회총생산물1)에 대한 자원 배분
∙ 국가예산 지출을 통한 국민소득2) 재분배

통제기능 ∙ 재정활동을 통한 기관･기업소의 경영활동 통제

특징
∙ 중앙집중적 방식에 의한 관리
∙ 경제규모 대비 재정의 규모 비대
∙ 독립채산제 및 지방예산제 채택 등

주: 1) 일정한 기간(보통 1년 동안)에 해당 사회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총체(국내총생산)로서 생산에 대한 물자 및 노동보수의 
지출에 해당하는 원가총액과 생산과정에서 창조된 사회순소득으로 구성

   2) 개인소득(봉사료수입금, 사회보험료수입금)과 사회순소득(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이익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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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재정운용 절차

l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년도 회계주의 채택

l (계획 초안 작성) 국가예산은 인민경제계획의 초안 작성과 함께 편성되고 기업소 재정계획은 

인민경제계획의 일부로서 수립

※ ｢인민경제계획법｣에 따르면, 인민경제계획이란 ‘경제발전을 과학적으로 예견한 국가의 지령’(제1조)이며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수단’(제4조)

l (계획 승인) 편성된 국가예산은 매년 4월 초 최고인민회의에서 보고･승인

－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에 시작되므로 예산의 보고･승인이 이루어지는 4월 초까지 약 3개월간

은 잠정예산 사용

－ 지방예산의 경우 최고인민회의가 승인한 지방예산의 총계 범위 내에서 지방인민위원회가 항목

별로 구체적으로 편성하여 지방인민회의가 이를 승인

l (예산 집행) 국가예산의 집행은 기업소들로부터 조성된 수입을 받아들이는 예산수입 과정과 

예산자금을 지출하는 예산지출 과정으로 구분

－ 예산 수입은 기업소 순소득과 기타 수입을 근거로 조성되며, 기업소 순소득에 의한 수입이 주를 이룸

－ 예산 지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승인된 국가예산에 한하여 해당 재정기관들이 중앙은행을 통해 집행

l (결산) 내각의 각 성 및 지방 정권기관은 각 소관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분기별, 반기별, 연도별로 

작성하여 예산의 집행상황을 점검하며, 국가예산 전체에 대한 연간 결산의 최종적 보고･승인은 매년 

4월 초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루어짐

북한의 재정규모 추이

l 1992~2018년 북한의 재정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1994년까지 191.7억 달러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극심한 식량난 등의 영향으로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4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나타냄

－ 통일부에 따르면 재정규모가 파악되지 않는 1995~1997년의 경우 심각한 식량난, 대홍수 등으

로 계획경제기능이 마비되었던 것으로 유추되며, 2002년의 경우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조치’)로 재정항목들의 조정이 이루어져 정확한 규모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l 2018년 재정규모는 83.1억 달러로 1990년대 가장 규모가 컸던 1994년(191.7억 달러)의 43% 

수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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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원화로는 1994년 대비 2018년에 약 20배 증가(414억원 → 8,581억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2년 7.1조치 당시 환율조정(1994년 대비 2003년에 약 67배 상승)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재정규모가 절반 정도로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음

북한 재정규모 추이

연도 달러(억달러) 북한원화(억원) 대미환율(원)

1992 184.5 939 2.13

1993 187 402 2.15

1994 191.7 414 2.16

1995~1997 - - -

1998 91 200 2.2

1999 92.2 200 2.17

2000 95.7 210 2.19

2001 98.1 217 2.21

2002 - - -

2003 22.3 3,234 145

2004 25.1 3,488 139

2005 29 4,057 140

2006 29.8 4,197 141

2007 32.1 4,332 135

2008 34.7 4,515 130

2009 34.2 4,826 134

2010 52.2 5,215 101.6

2011 57.7 5,677 98.3

2012 62.2 6,238 101.5

2013 66 6,583 99.2

2014 71 6,990 99.8

2015 68.1 7,366 108.8

2016 71 7,769 109.4

2017 74.5 8,179 107.3

2018 83.1 8,581
103.3

(‘18.1.~2.)

주: 1) 2014년 재정규모는 계획규모
2) 북한은 매년 재정규모의 증감률만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북한원화 금액은 추정치이며, 달러 금액은 북한의 공식환율을 

적용하였으나 실제 환율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통일부(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

[2002년 7.1조치에 따른 재정개혁]

1990년대 중반 이후 재정이 사회주의적 지출 및 분배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반성 하에 재정관리 

체계를 지출위주에서 수입위주로 전환하고 재정 확충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개혁 단행(계획경제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장경제적 요소를 받아들임)

- 재정지출을 축소하기 위해 가격편차보전금, 기업보조금 등 보조금을 폐지하고 사회보장제도 및 배급제 축소 시행

- 예산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토지사용료, 시장이용료, 국가납부금, 국가재산판매수입금 등 새로운 조세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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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예･결산 현황 및 분석3)

수입

l (2017년 결산) 국가예산수입 계획을 101.7%(전년대비 4.9% 증가), 지방예산수입계획을 100.5% 달성

l (2018년 예산) 2017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중앙예산 수입이 73.9%, 지방예산 수입이 26.1% 

비중 차지

－ 대북제재에 따른 무역 감소 및 산업생산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준(3.1%)의 수입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기업이득금(3.5% → 3.6%)과 거래수입금

(2.4% → 2.5%)이 전년도와 유사한 증가율을 보인데 기인

－ 중앙예산 수입이 73.9%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지방예산수입 비율은 증가 추세가 둔화

※ 지방예산수입 비율: ’15년 21% → ’16년 23.2% → ’17년 26.9% → ’18년 26.1%

국가예산 수입항목 증가율(전년도 결산 대비)

(단위: %)

구  분
(평균증가율)

’10년
(6.3%↑)

’11년
(7.5%↑)

’12년
(8.7%↑)

’13년
(4.1%↑)

’14년
(4.3%↑)

’15년
(3.7%↑)

’16년
(4.1%↑)

’17년
(3.1%↑)

’18년
(3.2%↑)

국가기업이득금1)

7.7

국가예
산수입
총액의
78.5%

10.7 6 7.9 4.3 4.5 3.5 3.6

거래수입금2) 7.5 3.5 4.5 2.6 3.3 2.4 2.5

고정재산 감가상각금3) 2.5 1.4 2.3 2.8 - - - - -

협동단체이득금4) 4.2 3.8 5.3 5.3 4.8 3.2 1.5 1.6 0.9

사회보험료 수입5) 1.9 0.4 1.7 - 5.1 2.8 1.1 1.2 1.2

부동산사용료 수입6) 2 0.7 1.9 3.4 9.5 0.7 4 2 1.8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 수입7) - - - - 2.4 1.4 2.5 1.1 0.5

경제무역지대 수입8) - - - - 5.1 3.6 4.1 1.2 2.5

기타 수입9) - - - - 1.7 0.8 1.3 1.2 0.8

주: 1) 우리나라 법인세에 해당하며, 사회주의 국영기업소, 기관들에서 조성된 이윤을 분배하여 국가에 납부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와 유사하며, 기업소의 제품판매시 일정금액을 거래수입금 명목으로 받아 국가에 납부
3) 국가소유 고정재산의 마모율에 따라 해당 금액 납부
4) 우리나라 법인세에 해당하며, 생산협동조합, 편의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의 이윤을 분배하여 국가에 납부
5) 사회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근로자(임금의 1%)와 기관･기업소･협동단체(총지급 임금의 7%)가 납부
6) 국가의 부동산 이용 대가로 농업토지사용료, 각종 부지･건물･어장 사용료, 자원비 등 포함 
7) 국가 소유재산 판매 수입금, 국가적 가격변동 조치로 발생한 수입금, 차관으로 도입한 물자판매 수입금 등 포함
8) 나선･신의주･원산･개성･황금평 등 경제무역지대 내 기업소득세 수입 등
9) 국가수수료 및 관세, 벌금 및 몰수품, 시효기간이 지난 채무수입 등

자료: 통일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 회의(2018.4.11.)에서 채택된 예･결산 내역을 분석한 것으로, 북한은 예산 총액 대신 기존 예산대비 증감
률만을 공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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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l (2017년 결산) 국가예산지출 목표치의 99.8% 집행

－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 유지

－ 인민경제부문(48.3 → 47.7%), 사회문화부문(35.7 → 36.3%), 국방부문(15.8 → 15.8%) 등 각 

부문별 지출 비중이 2016년도와 대체로 유사하여 재정정책 운영에 큰 변화가 없었음을 시사

l (2018년 예산) 2017년 대비 5.1% 증가

－ 2013년 이후로 5~6%대의 지출 증가율을 유지했으며, 2018년도는 전년(5.4%)보다 다소 하락

한 5.1%

국가예산 지출항목 증가율(전년도 결산 대비)

(단위: %)

구  분
(평균증가율)

’10년
(8.3%↑)

’11년
(8.9%↑)

’12년
(10.1%↑)

’13년
(5.9%↑)

’14년
(6.5%↑)

’15년
(5.5%↑)

’16년
(5.6%↑)

’17년
(5.4%↑)

’18년
(5.1%↑)

인
민
경
제
비

인민
경제
사업1)

경공업 10.1 12.9 9.4 5.1

5.2 5.1 4.8 4.5

5.5

선행･기초
공업

7.3 13.5 12.1 7.2

농업
농업

9.4 9.0 9.4 5.1 5.1
4.2 4.3 4.4

수산 6.8 6.9 6.8

산림 - - - - - 9.6 7.5 7.2

과학기술
발전

8.5 10.1 10.9 6.7 3.6 5.0 5.2 8.5 7.3

기본
건설2) 기본건설 - 15.1 12.2 5.8 4.3 8.7 13.7 2.6 4.9

사
회
문
화
비

인민
시책3)

교육

6.2 6.0

9.2 6.8 5.6 6.3 8.1 9.1 5.9

보건 8.9 5.4 2.2 4.1 3.8 13.3 6.0

사회보장 7 3.7 1.4 - - - -

사회
문화4)

문화 - - 6.8 2.2 1.3 6.2 7.4 4.6 3.0

체육 - - 6.9 6.1 17.1 6.9 4.1 6.3 5.1

주: 1) 공업･농업･지방･도시경영･대외경제･과학기술발전 등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지출
   2) 고정재산을 새로 마련하거나 기 조성된 고정재산을 개건, 확장하기 위한 지출
   3) 의료･보건･교육비 등 주민혜택을 위한 지출
   4) 체육･과학･문화사업 등 주민들의 사회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출
자료: 통일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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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경제 부문의 경우, 전년과 다르게 공업과 농수산업 부문을 통합해 5.5%의 증가율을 발표했

으며 전년도의 공업 4.5%, 농업 4.4%, 수산업 6.8% 보다 전반적으로 상승

∙ 과학기술 발전 분야의 증가율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는데, 2018년도는 

전년(8.5%)보다 다소 하락한 7.3%로 발표되었으나 항목별 증가율 중 최고 수준 

∙ 전년도에 대폭 하락했던 기본건설 부문은 증가율이 재상승했는데, 이는 산림 복구 사업이 

올해부터 기본 건설 부문에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사회문화 부문의 경우, 전년도에 인민생활향상을 강조하면서 사회문화 예산 증가율을 크게 늘린 

것과 달리 올해는 모든 항목에서 증가율 감소

－ 국방 부문의 경우, 2018년도 전체 지출 예산의 15.9%를 차지하여 매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내각이 지출하는 군 경상유지비에 별다른 변화가 없음을 시사 

지출예산 중 국방비 비중

(단위: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편성비중 15.8 15.8 15.8 16.0 15.9 15.9 15.8 15.8 15.9

주: 국방비는 군 병력 및 부대 유지비를 의미
자료: 통일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행정예산분석과 이영미 예산분석관(02-788-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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